[bookmark: _GoBack]AFPK 교재 연례개정 내용(보험설계)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31
	표
	위험통제
위험축소
	위험통제
위험재무
	표수정

	72
	표
	표 2-2
	[첨부1] 참조
	표수정

	83
	하10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년도수정

	89
	하1
	위해 도입되었으나 2015년 기준 보험중개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하여 100여개에 불과하여 시장에서의 역할은 미미하다.
	위해 도입되었으며,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및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하고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겸업이 가능하다.
	문구수정

	90
	상9
	구분하여 금융위원회에
	구분하여 금융감독원에
	문구수정

	101
	상3
	대표계약(가입금액 1천만원, 40세)
	대표계약(가입금액 1억원, 40세)
	금액수정

	103
	하4
	연금저축보험의 공시내용은 보험사명 … 예상적립률 등이다.
	삭제
	문구삭제

	104
	하6
	상품유형(단독형·특약형), 자기부담금 적용방식, 가입담보 등 다양한
	상품유형, 갱신 여부 등 다양한
	문구수정

	104
	하3
	자동차보험상품 비교공시 자료는 상품종류 … 5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소비자는
	자동차보험상품 비교공시는 예상보험료, 마일리지 적용 후 예상보험료, 특별약관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소비자는
	문구수정

	105
	표
	※ 온라인보험슈퍼마켓(보험다모아)
보험소비자의 … 있다.
	삭제
	문구삭제

	106
	상7
	아래 표는 … 면·부책 결정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삭제
	문구삭제

	145
	상1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피보험자(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문구수정

	156
	하7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자(무연금자) 및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자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자
•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자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자(무연금자) 및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자
•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문구수정
문구추가

	159
	하10
~하1
	(2)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 × 점수당 금액
	[첨부2] 참조
	내용수정

	160
	표
	표 4-2. 국민건강보험의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2018년 기준)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표 4-2. 국민건강보험의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2020년 기준)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
	표수정

	162
	상1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당연적용 후 적용제외 허용).
	문구추가

	162
	하12
	2018년도 산재보험료율은 0.7%(금융 및 보험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등)~28.1%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은 0.6%(금융 및 보험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등)~18.5%
	문구수정

	162
	하7
	0.15%(2018년 기준)로 동일하다.
	0.13%(2020년 기준)로 동일하다.
	문구수정

	165
	하5
	부담한다. 실업급여요율은 1.3% 수준이며,
	부담한다.
2020년 기준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은 1.6%(본인과 사업자 각각 0.8%)이며,
	문구수정

	165
	표
	실업급여  1.30%  근로자와 사업주50%(0.65%)씩 분담
	실업급여  1.6%  근로자와 사업주50%(0.8%)씩 분담
	표수정

	166
	상3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출하는데, 소정급여일수는 보험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정해진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기간은 90일부터 240일까지이다.
한편, 구직급여는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다. 2018년 기준 상한액은 6만원이며, 하한액(54,216원)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산출된다.
	2019.10.1 이후 구직급여 및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확대되었다. 구직급여 지급기간 기준을 50세로 변경하였고, 30세 미만 구간을 폐지하였으며, 지급기간도 기존보다 30일 더 연장하였다. 그 결과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출하는데, 소정급여일수는 보험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이다.
한편, 구직급여는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다. 2019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이다.
	문구수정

	166
	표
	표 4-4
	[첨부3] 참조
	표수정

	167
	상5
	사용하는 자영업주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사용하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이다. 구직급여 수급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 구직급여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하다.
	문구수정

	167
	하2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 동안
	기준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 동안
	문구수정

	167
	표
	90일 120일 150일 18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표수정

	197
	상5
	전체 진료비 중 공적부문이 부담하는 비율은 2016년 62.6%(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제외시 57.4%)에 불과하다.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율(건강보험보장률)은 63.8%(2018년) 수준이다.
	문구수정

	203
	상11
	음영으로 표시된 부문을 보장대상으로 한다.
	음영으로 표시된 부문(B+C의 80~90%)을 보장대상으로 한다.
	문구삽입

	207
	상3
~상10
	장기간병보험(LTC: Long Term Care)은 장기간 지속되는 노인성
질병에 필요한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국가가 운용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하여 65세 이상자 또는 65세 미만의 노
인성 질환자가 받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어 장기간병 관련 비용을 보장하지만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고 급여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택적으로 민영 장기간병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장기간병보험(Long Term Care)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가 되거나 일상생활장해 및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어 관련 비용을 보장하지만,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고 급여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보장을 위해 가입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은 보험회사가 자체적인 판정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고, 공적 요양보험의 장기요양판정등급을 적용할 수도 있다.
	문구수정

	207
	하3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정액보상방식이다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정액보상방식이 대부분이다. 위험률 산출방식은 갱신형 또는 비갱신형으로 구분된다.
	문구수정

	207
	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회사 자체 기준 또는 공적 장기요양등급 적용
	표수정

	226
	하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차(뺑소니 포함)에 의해 사상한 경우에 2억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이 담보는 대인Ⅰ, 대인Ⅱ, 대물, 자기신체사고 모두 가입하였을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차(뺑소니 포함)에 의해 사상한 경우에 보상한다. 이 담보는 대인Ⅰ, 대인Ⅱ, 대물, 자기신체사고 모두 가입하였을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1인당 2억원/3억원/5억원 한도이다.
	문구삭제
문구수정

	227
	상9
	일정 비율(예: 20%)을 부담하는
	일정 비율(예: 20%, 30%)을 부담하는
	%삽입

	230
	상2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형사상·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하는 비용(의료비, 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지원금, 면허취소위로금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문구수정

	230
	표
	자동차사고로 인한 비용손해
	삭제
	행삭제

	257
	하11
~하6
	연금계좌의 세액공제한도는 … 경우에도 적용된다.
	[첨부4] 참조
	내용추가



[첨부1] 72페이지 표 2-2. 표수정

표 2-2. 상해위험등급의 예
	등급
	직종

	A
	국회의원, 변호사, 주부, 사진기자, 신문 및 방송기자, 무용가, 공무원, 교사, 학습지 방문교사, 일반 사무직 종사자, 경찰 사무직 관리자

	B
	일반 경찰, 청원경찰, 항공기 객실승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철도기관사

	C
	건물경비원, 보조연기자, 장기부사관 및 준위, 초급 군장교, 비행기 조종사, 스포츠매니저

	D
	교통경찰, 경찰특공대원, 해양경찰(선박탑승), 대리운전원, 소방관(운전분야), 크레인운전원(타워)

	E
	종군기자, 특수병과군인, 택배원, 운동선수(격투기), 앰벌런스 운전자, 오토바이 운전자



[첨부2] 159페이지 하10~하1. 내용수정

(2)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득월액은 보수외소득이 일정 금액(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정된다. 보험료율은 6.67%(2020년)이며, 보수월액보험료는 본인과 사용자가 50%씩 부담하고,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ㆍ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ⅹ보험료율(본인과 사용자 각각 3.335%) 
- 소득월액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3,400만원)/12개월]ⅹ소득평가율ⅹ보험료율(본인 6.67%)

위 산식에서 소득평가율은 연금ㆍ근로소득은 30%, 사업ㆍ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은 100%이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2020년 195.8원)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ㆍ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ⅹ부과점수당 금액 
 
월별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첨부3] 166페이지 표 4-4. 표수정

표 4-4. 연령 및 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구분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알
	240일
	270일


출처: 고용노동부

[첨부4] 257페이지 하11~하6. 내용수정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연금저축 300만원+퇴직연금 400만원)이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15%와 12%를 적용한다.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되나, 연금계좌의 경우는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2020년부터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50세 이상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3년 간(2022.12. 31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시 900만원)하였다. 단,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상향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50세 미만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50세 이상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주)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주) 2022.12.31까지

또한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만기가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연금계좌 추가납입(전환)을 허용하고,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추가납입액의 10%, 300만원 한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으로 확대되었으며,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도 [연금계좌세액공제액+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로 확대되었다.
